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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이른바 자율통합을 통해 탄생한 통합창원시를 사례로 행정구역 통합 이후 행정

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추적하고,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통합 창원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

식변화와 더불어 통합시의 특성, 통합 과정, 그리고 통합 성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거대 도시의 탄생에 대해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과정상에서도 주민들의 

직접적 선택에 의한 자주적 통합이라기 보다 정치인들간의 협상에 의한 일방적 통합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의견이 많았고, 중앙정부의 지원 약속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역시 부정적이

었으며, 지역 갈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수준 역시 높았다. 통합의 성과에 대한 주민의견에서도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섯가지 측면 모두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많았으며, 통합의 성과에 대한 인식이 매

우 회의적이었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 변화의 영향요인에서 통합 성과 요인과 더불어 통합 과정상의 요

인이 상당부분 작용한 측면은 결과와 함께 통합의 과정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구역의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통합의 성과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더욱 심도 깊은 논의

가 있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행정구역, 통합, 창원시, 인식변화

Ⅰ. 서론

지방행정체제는 행정계층간 권한과 기능의 배분을 구획하는 기준으로서의 행정계층과 지방자

치단체의 자치권과 행정서비스의 공급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인 행정구역으로 구성된다. 국가가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지역 구분인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근본으로서 지방자치단

체의 관할권의 범위를 획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공간 범주를 규정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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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행정구역은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위한 초석이며,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

을 미치는 국가 행정의 기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방행정구역체제의 개편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었었다. 2008년 10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포함되

었다. 2009년 6월에는 여야 동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였으며, 2009년 6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군의 자율통합 9곳을 우선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9년 8월 광복

절 축사에서 대통령이 전국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의지를 밝힘으로써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논의

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 2009년 8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지

원계획을 발표하였다. 2009년 9월에는 통합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로부터 통합건의를 접수하였으

며, 그 결과 18개 지역 46개 시군이 접수를 마쳤다. 그 후 행정안전부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동년 11월 10일 찬성률이 과반수 이상인 6개 지역1)을 발표하였으며, 

11월 12일에는 선거구와 일치하지 않는 2개지역(안양-군포-의왕, 진주-산청)을 제외하고, 4개 지

역을 통합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4개 지역 중 창원-마산-진해 지역의 지방의회에

서 통합안을 통과시켰고, 경상남도 의회에서 통합시 발족에 찬성함으로서 창원시가 우선적으로 

통합이 진행되었다. 이에 2009년 12월 12일에 통합시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0년 2월에 국

회에서 통합시 설치법이 통과되었으며, 6월 2일에 통합시의 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에 통합시가 

출범하였다. 그리고 2010년 9월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

되었으며, 2010년 10월에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구 108만명, 예산규모 2조2천억원, 서울보다 넓은 737Km2의 면적을 가진 

거대한 통합시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 후 통합창원시는 통합청사와 새 야구장의 위치 문제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2011년 10월에는 기존 창원-마산-진해 지역 시의원간에 시청사 위치 

문제를 둘러싸고 시의회에서 폭력사태가 벌여졌으며, 2011년 11월 4일 열린 임시회에서는 급기야 

통합창원시를 옛 3개 시로 분리하자는 건의안을 표결 끝에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창원시 의회

에서는 2013년 4월 ‘마산시 분리 건의안;이 마산권 의원을 중심으로 채택되었고, 2014년 10월 10일

에는 ‘옛 진해시 분리 건의안’과 ‘옛 창원시 분리 건의안’이 의결되었다. 그리고 마산지역 시민단체

를 중심으로 분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2013년 4월에는 64개 단체가 모여 ‘마산살리

기범시민연합’을 출범시켰고, 동년 7월에는 ‘마산분리법안 실현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

를 발족하였으며, 동년 9월에는 이주영 마산합포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마산시설치법안’

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무산되기도 하였다. 진해지역의 경우 신축 야구

장 부지의 변경과 관련하여 분리를 위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급기야 2014년 9월에는 진해지역의 

한 시의원이 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시장에게 계란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지역

의 국회의원은 ‘진해시 분리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지역간 

갈등으로 예산안이 제때에 통과되지 못하는 등 의회 운영에서 여러 차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1) 6개 지역으로는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의왕-군포, 청주-청원, 진주-산청, 마산-창원-진해이다. 통합찬

성률에서는 수원은 62.3%, 화성 56.3%, 오산 63.4%, 성남 54.0%, 하남 69.9%, 광주 82.4%, 안양 75.1%, 의왕 

55.8%, 군포 63.6%, 청주 89.7%, 청원 50.2%, 진주 66.2%, 산청 83.1%, 마산 87.7%, 창원 57.3%, 진해 58.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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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상권이 구. 창원 중심지역으로 몰리고,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서 통합시를 분리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통합창원시가 

기초자치단체라 행정구(行政區)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분권화에 한계가 있고, 광범위한 지역으

로 행정업무가 분산되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 된 이른바 자율통합을 통해 탄생한 통합창원시를 사례로 

행정구역 통합 이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추적하고, 행정

구역 통합에 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통합에 대한 개인의 인식 변화는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통합 이후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Ⅱ. 이론적 논의

1. 행정구역 통합의 이론적 논의

과거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개편은 인구 100만 이상의 일반시를 직할시로 승격시키고, 인구 5

만이상의 읍을 군에서 분리하여 시로 승격시키고 중심도시와 농촌을 인위적으로 분리시키는 도･

농 분리적 접근이 그 중심을 이루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분리에 의한 인력･행정력 낭비, 

행정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생활의 불편, 시･군 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의 

발생, 군지역의 공동화 현상, 쓰레기 처리장, 화장장 등과 같은 혐오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역 이

기주의 발생 등의 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도

농복합형태의 41개 통합시가 탄생하게 되었고, 2010년 10월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통

과 되는 등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개편은 통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통

합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 발전이다. 군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지역이 시로 승격

하여 군으로부터 분리되면 잔여군 지역은 면적과 인구가 축소될 뿐 아니라 경제와 산업수준이 

저하되고, 지방재원이 약화되며 행정인력이 분산되는 등 잔여 군지역의 행･재정력이 크게 위축

되게 된다. 심지어 인구 5만이 안 되는 읍을 승격시키기 위하여 주변의 면지역 일부를 편입시킴

으로써 잔여군지역의 면적과 인구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행정구역

의 통합은 개발권역을 일치시킴으로써 권역내의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고 지역 내의 부존자원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역의 생산기반을 강화하며, 재정수

지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통합시의 재정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세계화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촌의 경

쟁력을 높이고 소규모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

할 수 있는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행정의 비능률적인 요인을 없앨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통합에 

의한 구역개편으로 동일 생활권 내에서 자치단체를 시･군으로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던 

중복관리비용, 중복투자비용 등과 같은 가외비용을 줄일 수 있다. 즉 행정구역을 통합하였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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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공원, 자동차 운수사업 노선허가, 운행구역조정, 쓰레기･화장장･분뇨처

리장 등 공동운영, 공설운동장,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시설 설치 등 개별적으로 설치하여 관리하

는데 따른 중복 투자비용과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

에서는 인구나 지역의 협소로 인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시설규모를 설치하기 

어려웠으나 통합에 의하여 인구규모와 관할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투자 및 시설관리에 있어서 규

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 시킬 수 있다. 행정구역의 통합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동

일지역을 통합함으로써 정주체계와 행정구역의 일치, 문화권, 주민들의 생활권, 경제권을 일치시

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동일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행정구역이 나누어지게 되면 행정기관, 공무원 수가 증가되

며, 공무원 직급도 상향조정되어 일반 행정비용의 중복지출을 초래하게 된다. 즉 읍이 시로 승격

하면 별정직사무관인 읍장의 직급이 부이사관급인 시장이 맡게 되고 읍사무소는 6∼8개의 동사

무소가 신설되어 담당하게 되었다. 이는 인구증가나 민원업무의 증가 없이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읍의 시 승격 이후 잔여군지역의 공무원 수도 읍의 승격으로 행정수요

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통

합을 통해 행정이 일원화되면 기구축소, 인력감축, 공공서비스 생산비용의 절감 등을 통하여 세

출경비를 줄일 수 있고, 절감된 예산을 지역 개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외부효과의 내부화이다. 분리형 행정체제에서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인접 자치단체

간 광역행정의 수행이 어렵게 된다. 이로 인해 행정구역의 분리가 지방공공서비스의 최적공급에 

가장 큰 장애요소의 하나인 외부효과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공간적으로 외부효과가 발생하

게 되면 진정한 사회적 편익 혹은 수요가 과대측정 또는 과소측정 되거나 수익자 부담원칙이 실

현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인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에는 자치단체간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역시설이 규정되

어 있는데, 그 중 공동묘지, 화장장,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 소위 혐오 시설로 분류

되어 입지를 기피하는 시설이나 토지이용(LULU: Locally Unwanted Land Use)의 경우, 이러한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의 외부효과 때문에 적절한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서 자치단체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지방의회 구성 이후 점점 더 부각되고 

있으며, 단체장 선거이후에 자치단체의 독립적인 지역개발과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 되면서 

더욱 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 행정구역 개편 관련 선행연구

행정구역의 개편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1995년 이후 이루어진 도농통합시에 관한 연

구들로서 대부분 통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들이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통합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보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다. 그리고 그 분

석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평가기준과 측정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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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통합의 성과를 살펴보면, 홍준현(1997)은 시･군통합을 통한 비용절감이나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은 기대만큼 긍정적이지 못하였으나 서비스 공급의 지역간 공평성과 규모의 경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형근(1998)의 연구에서는 시･군 통합을 통해 광역행정

에 대한 협조,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등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

었으나 주민간 화합, 행정부문에 있어 조직축소나 인력감축의 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원(1999)은 시･군통합이 지방정부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박종관(1999)은 시･군통합이 규모의 경제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나 서비

스공급의 효율성과 도농간의 통합성에 있어서는 그 효과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

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0)의 분석결과에서는 조직과 인력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종관･조석주(2001)의 연구에서는 기구축소 및 인력감축을 통한 비용절

감 효과는 미미했으나 주민참여와 그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응성, 그리고 도농간 격차 해소 등에

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홍준현(2005)은 시･군통합은 통합시 지

역 전체에 대해서만 성장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시 지역 내부의 도시와 농촌지역간

에 균형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지역간 격차를 감소하는 긍

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재홍(2000)의 연구와 이시원･민병익(2001)의 연

구는 자료포락분석법(DEA)을 통해 시･군통합의 전체적인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김재홍(2000)은 

시･군통합이 효율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이시원･민병익(2001)은 통합

시와 비통합시간의 효율성 비교를 통해 통합시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박치형･홍준현(2007)은 시군통합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

였는데, 단기적으로는 시군통합의 효과가 미미하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잠재력은 통합시가 

비통합시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단기적으로 인구의 확충을 통한 효과가 존재하나 장기

적으로는 그 영향력이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강병수 외(2011)은 티보의 공공선택모형을 통해 

통합시의 성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공공서비스의 인지도 측면과 시정책의 참여도 측면에서 

보면 공공선택모형의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지만 주민의 신뢰성과 효험성 측면, 그리고 

시 정책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는 공공선택모형의 기대와 일치했다.

이와 같이 행정구역 통합의 성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의 분석결과는 일관되지 못하다.2) 

행정구역의 통합이 과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달성하였는

지,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였는지, 인력감축 및 기구 축소를 통한 조직적 측면의 

효율성은 향상되었는지, 주민참여와 그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응성은 높아졌는지, 그리고 지방정부

의 전반적인 효율성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먼저, 상당수의 연구가 

2) 행정구역 개편 성과 가운데 효율성 측면의 경우 김재홍(2000)과 강병수 외(2011)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홍준현(1997), 김대원(1999), 박종관(1999), 이시원･민병익(2001)은 그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행정구

역 개편이 지역의 균형발전에 미친 영향에서도 홍준현(1997), 박종관･조석주(2001), 박치형･홍준현(2007)은 긍

정적인데 비해 박종관(1999)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조직관리의 측면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의 분석결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박종관･조석주(2001)의 연구에서는 그 효과가 부

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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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에 의한 성과평가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분석대상인 사례에 따른 차이일 수 있다. 또한 

평가를 위한 기준과 그 측정지표의 설정에서 연구자의 편의에 의한 자의성이 일정 부분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자의적인 평가지표는 분석결과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 시･군

통합의 성과와 관련된 많은 연구는 통합이 이루어진지 5-6년 내에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시간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된 시･군통합의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에 있어서도 일정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몇 몇 연구에서 자료포락분

석법(DEA) 등 시･군통합의 성과평가를 위한 분석방법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선행연구

는 설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통계자료를 활용한 단순한 기술통계를 활용하거나 주민만족도 등 주민

의 체감정도를 분석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이시원･민병익, 2006).

한편,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신승춘(2010)의 연구, 

소순창(2010)의 연구, 안성호･한상우(2010)의 연구, 김석태(2010)의 연구, 김효성･구동회(2011)의 

연구, 강정운(2011)의 연구, 강용기(2011)의 연구, 금창호(2011)의 연구 등이 있다. 먼저, 신승춘

(2010)은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방향으로 실질적 자율통합의 단계적 추진,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분권 확대 및 강화, 시군간 광역행정협의기능의 활성화, 기초자치단체의 유지 및 광역자치단체의 

초광역화 등을 주장하였다. 소순창(2010)은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흡한 

성과의 원인은 지방분권을 위한 마인드의 부족과 지나친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강조한 나머지 민주성

이나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았다. 안성호･한상우(2010)의 연구에서는 자치

구역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최대한 주민의 자기결정성에 의한 자발적이고 완전한 통합의사

를 존중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김석태(2010)는 지방행정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중앙과 지방간, 지방과 지방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간 협력체제가 불가피하며,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효성･구동회(2011)의 연구에서는 지역간 연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18개 권역으로, 그리고 이것을 다시 31개의 작은 권역으로 구분하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모색하였다. 강정운(2011)은 창원시 통합을 사례로 도시통합의 관점에서 

행정구역개편의 논리와 가치를 다루었다. 그는 통합 창원시의 경우 개념적 혼란과 통합 가치에 

관한 합의의 형성이 부족했고 지방자치, 민주적 도시거버넌스가 상징적 가치에 머물렀다고 보았다. 

강용기(2011)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본 

법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개편 방식이며, 너무 급하고 

단기적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금창호(2011)는 일본, 영국, 독일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의 방안으로 목표의 구체화, 지방자치 이념의 확보, 기존정책과 연계성 확보, 주민 

수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상과 같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행정구역 개편 과정, 행정구역 개편의 성과,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 왔다. 본 연구는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 가

졌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인식이 통합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게 되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통합의 성과를 파악하게 되며, 자율통합의 모델인 창원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

함으로써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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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창원시를 분석대상으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변화의 정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변화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경상남도 창원시는 

구.창원시, 구.마산시, 구.진해시가 통합한 인구 108만명의 거대한 기초자치단체이다. 이들 세 도시는 

통합 이전 부터 시내버스 등 교통체제가 동일권역으로 묶여 있는 등 역사적, 기능적 연계성이 높았고, 

일상적으로 도시간 이동이 많은 동일생활권이었다. 또한 세 지역은 역사적으로 뿌리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었고 지역공동체로서 상당한 수준의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강정운, 2011:8). 이로 인해 

1980년대부터 세 지역 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95년에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시행에 

앞서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된 도농복합 형태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구.창원시와 창원군의 일부(북면, 

동면, 대산면)가 결합하여 창원시, 구.마산시와 창원군의 일부(내서읍,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가 통합하여 마산시가 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유일한 자율통합의 사례로 통합 창원시가 2010년 7월 1일에 탄생하게 되었다.3) 당시 

통합과 관련하여 통합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 많은 주장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국가정치인, 

지방정치인, 그리고 지역 상공인들간의 이른바 정치적 네트워크에 의해 가능했다는 주장4)이 있는가 

하면,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행정구역의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주장5)도 있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로의 승격을 위한 전단계로서 행정구역의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주장6)까지 있었다. 

당시 통합의 명분은 행정의 효율성, 규모경제의 실현, 대도시화로 인한 도시경쟁력 강화, 세 

도시간의 균형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행정 효율성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중복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광역 교통망의 구축도 용이해 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 도

시의 경쟁력 강화는 세 도시가 통합하면 인구 109만명, 예산규모 2조2천억원, 737Km2의 면적을 

가진 거대한 도시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경우 인구 및 투자의 권역 내 유입이 강화되고, 인지도

의 증가로 도시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물리적･재정적 인프라와 산업기반 

강화를 통한 경쟁력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셋째,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 역시 통합의 

3) 2009년 말 경남 마산, 창원, 진해와 경기도 성남, 광주, 하남의 해당의회가 통합을 의결하여 인구규모 100만을 

넘는 2개의 거대 기초자치단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았으나 성남, 광주, 하남의 통합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

었고, 결국 마산, 창원, 진해만이 통합을 하게 되었다.
4) 당시 세지역의 통합에 가장 적극적인 자치단체는 구.마산시였다. 구.마산시는 구.창원시의 지역 내 기능적 중

심성 강화에 따라 구.창원시로의 경제적 종속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구.창원시와의 통합을 통해 극

복하고자 하는 지역 상공인들의 요구가 높았다. 또한 통합 논의가 진행될 당시 구.마산시의 황철곤 시장은 3선 

연임으로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다. 그러나 통합 창원시가 출범할 경우 선거 출마가 가능했

기에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통합에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설이 많았다. 
5) 당시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하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2020년까지 최소 2105억원에서 최대 6047억원에 이른

다는 보도도 있었고, 창원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권경석 의원은 지원금이 최대 8467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하

였다(뉴시스, 2010년 9월19일자).
6) 박완수 창원시장은 “현 정부가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12년 말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

하면 통합 창원시의 대안은 광역시 승격밖에 없다”고 말하였다(서울신문, 2011년 1월 4일자). 창원시 공무원 

노조에서도 2010년 7월 27일에 광역시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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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명분이라 할 수 있다. 세 지역이 통합할 경우 경제적으로 점점 쇠퇴해 가는 구.마산시와 

경제적으로 다소 풍족한 구.창원시 간의 통합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였다. 구.진해시 역시 구.창원시의 위성도시로서 구.창원시와 통합함으로써 구.창원시의 경제

적 성장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과 함께 통합에 비판적인 의견 역시 만만치 않았다. 첫째, 당시의 통합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 되었으며, 통합 창원시는 우리나라 첫 번째 자율통합 자치단체라는 명분이 

걸맞지 않다는 것이다. 통합 창원시는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았고, 지방의회의 의결로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이후 불화의 씨앗을 남겼다는 주장이다. 물론 주민여론 조사에서 창원시 

57.3%, 마산시 87.7%, 진해시 58.7%의 주민이 찬성하였으나 이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표본추출에 의한 방식으로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통합창원시의 

광역화에 따른 우려였다. 비록 통합 창원시에 대한 지원 특례를 담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10월 1일에 통과되었지만 이 제도만으로는 인구 108만명의 거대 도시의 

행정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합 이전보다 행정업무 처리에서 불편이 심

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민원 등의 행정서비스가 광범위한 

지역으로 분산됨으로써 통합 이전에 비해 오히려 불편해졌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소순창, 

2010: 48). 셋째, 통합의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시청사 위치의 문제를 완벽

히 해결하지 않고 통합 하였다는 점이다. 2009년 12월 ｢경상남도 창원마산진해시 설치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된 후 2010년 3월 경상남도 통합시 출범준비단이 결성되어 7월 1일 통합 창원시가 출범

하기 까지 3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준비과정을 거쳤다. 이로 인해 통합을 위한 제반 준비가 부족했

고, 많은 현안을 통합 이후로 넘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시청사 위치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 통합 당시에는 시청사 위치의 1순위 지역으로 구.마산권과 구.진해권이었으나 통합 

이후 행정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구.창원시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의회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파행이 계속되고 있었고, 지역 시민단체 간에는 지역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

해 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결과로 창원시 임시회에서는 창원시를 구.창원시, 구.마산시, 구.진해

시로 다시 분리하자는 건의안이 통과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넷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도 지역 특성 및 수준에 걸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막대한 행정적 비용 손실이 나타나고 있다(정원식, 2010)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제반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현재의 시점에서 과연 통

합 당시 의도했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당시 통합 당시 통합에 대해 찬성했던 사람

들이 통합 이후 왜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바뀌었을까? 이러한 점을 연구문제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변화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에 영향

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통합시의 특성요인, 통합과정상의 요인, 통합성과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1) 통합시의 특성요인

통합시의 특성요인은 통합시의 제반 여건, 통합시의 능력, 그리고 통합시의 환경에 관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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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변수로는 규모의 적절성, 행･재정적 자립정도, 시민일체성, 생활

권역의 일치도로 하였다. 

첫째, 규모의 적절성은 인구 108만명의 거대 도시로서 창원시의 인구규모, 면적, 산업수준, 재

정능력을 측정하게 된다. 둘째, 행･재정 자립정도는 통합시가 충분한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 권한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능

력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시민일체성은 통합시의 주민들간에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으로 어느 정도 동질감을 느끼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

미한다. 넷째, 생활권역의 일치도는 지역경제권, 지역교통망, 지역생활권역 등이 어느 정도 일치

하는가에 관한 측정지표이다.

통합 후 변화한 창원시의 규모와 능력, 그리고 통합 지역간의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 및 생활

권역의 일치도가 높을수록 주민들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

이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 규모의 적절성
- 행･재정 자립정도
- 시민일체성
- 생활권역의 일치도

통합시의 특성요인

- 정치적 영향

- 중앙정부의 통합지원

- 지역간 갈등

통합과정상의 요인

- 행정의 효율성 제고
- 경쟁력강화
- 지역균형발전
- 행정의 대응성 강화
- 주민참여 활성화

통합성과 요인

- 성
- 연령
- 학력
- 거주지역

인구사회적 요인

행정구역 통합 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인식 변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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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과정상의 요인

통합과정상에서 정치적 요소들이 어느 정도 작용하였는지, 중앙정부의 통합에 대한 지원 정도

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세 지역간에 통합과 관련하여 나타난 갈등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치적 영향’은 대통령, 중앙정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시민단체, 지역 

상공인 등의 활동이 통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중앙정부의 통합지

원’은 중앙정부가 통합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도와주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며, 중앙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통합의 유인책으로 충분한지, 중앙정부는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약속

을 잘 지켰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지역간 갈등’은 통합시의 명칭, 통합시청의 위치, 

지역별 예산 배정 등에서 지역간 갈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만약, 창원시의 행정구역 통합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통합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주민들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나 통합과정에

서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였다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의 의견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

였을 것이다.

3) 통합성과 요인

통합 당시에 제시한 통합의 성과를 중심으로 통합 성과요인을 설정하였다. 해당 변수로는 행

정의 효율성 제고,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행정의 대응성 강화, 주민참여 활성화로 하였다. 

첫째, ‘행정의 효율성 제고’의 경우 행정조직 내부의 능률성과 더불어 외적으로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율성도 포함하였다. 또한 행정조직 내부의 능률성 측면에서는 행정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원가절감이나 조직개편, 인원감축 등에 따른 능력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

율성은 중복비용의 감소를 통해 발생하는 효율성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경쟁력 강

화’는 통합 이후 인구 증가 및 투자 유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통합으로 인해 도시의 인지

도가 어느 정도 상승하였는지, 도시 인프라 구축의 정도가 어느 정도 강화되었는가를 통해 측정

하고자 한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은 통합을 통해 세 지역간에 어느 정도 균형있는 예산의 배분

과 행정인력의 배분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지역간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즉면의 격차가 

어느 정도 감소하였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넷째, ‘행정의 대응성’은 지역주민의 요구가 어느 

정도 행정에 잘 반응되었는가의 측면이다. 행정의 대응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행정서비스 공급 

등에서 주민 간의 형평성을 어느 정도 잘 고려하였는가를 포함한다. 다섯째, 주민이 직접 지방행

정의 정책결정에 참여함으로서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단점을 극복할 수 있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 활성화’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통합 이후 주민참여

가 어느 정도 용이해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주민참여가 어느 정도 잘 반응되고 있는지 등을 측

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세 지역의 통합을 통해 그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면 행정구역에 대한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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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고, 의도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반대로 주민들의 의

견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4) 행정구역 통합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인식변화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통합 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인식변화는 행정구

역의 통합 이후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한 지지의 정도에서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 행정구

역 통합에 대해 지지한 정도를 뺀 값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인식변화 = 

행정구역 통합 이후 현재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지지정도 ―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 가졌던 행

정구역 통합에 대한 지지정도 행정구역 통합 이후 현재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지지 정도는 향

후 행정구역 개편을 다시 추진한다면 찬성할 의향이 있는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

정구역개편에 대해 어느 정도 지지하는지, 행정구역을 광역화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

는지, 창원시의 행정구역 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통

합 창원시의 탄생 이전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인식은 마산,창원,진해시 간 통합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꼈는지, 마산, 창원, 진해시 간에 통합이 이루질 때 어느 정도 찬성하였는지, 통합 

이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등을 통해 파악하

고자 한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변화

의 원인을 식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통합시의 특성요인, 통합과정상의 

요인, 통합성과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의 경우 다항목으로 측정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고자 하며, 

각 설문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였다. 인구사회적 변수는 명목척도와 순서척도로 구성하였

다. 한편,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SPSS18.0을 통해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T-test, 

분산분석(ANOVA),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 등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장 핵심적인 분석 부분은 행정구역 통합 이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발생한 원인

을 분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 모델은 아래와 같다. 

Y = β0 + β1X1 + β2X2 + β3X3 +ε

종속변수 Y는 행정구역 통합 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인식변화 값이고, 독립변수 X1, X2, X3, 

X4,는 각각 통합시의 특성요인, 통합과정상의 요인, 통합성과요인을 나타낸다. 회귀계수 β0, β1, 

β2, β3는 각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ε는 오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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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의 분석결과

1. 설문지의 구성과 표본의 특성

1) 설문지의 구성 및 신뢰도

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은 다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통합시의 특성요인과 관

련하여 규모의 적절성은 ‘인구 규모의 적절성’, ‘행정구역 면적의 적절성’, ‘산업구조의 적절성’

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행･재정 자립정도는 ‘행정적 자립정도’, ‘통합시의 업무수행 능력’, ‘재

정적 자립정도’로 해당 지표를 구성하였다. 시민일체감은 ‘문화적 동질감’, ‘지리적 동질성’, ‘통

합시 간 공동체 의식 정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생활권역의 일치도는 ‘지역경제권’, ‘지역교

통망’, ‘생활권역’의 일치도를 파악함으로써 측정하고자 한다. 

둘째, 통합과정상의 요인에 대한 설문구성은 다음과 같다. 통합 창원시의 통합과정에서 정치

적 영향은 중앙정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시민단체의 영향으로 구분하였다. 중앙정부의 통합

지원은 행정 및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정도와 인센티브의 충분성, 그리고 실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약속 이행 정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통합과정상에서 세 지역간 갈등 정도는 통합시의 명칭, 

시청사, 예산 배분, 그리고 각종 정책 관련 갈등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셋째, 통합성과 요인과 관련된 설문문항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의 효율성을 측정

하기 위한 설문지의 구성은 ‘지역간 중복 기능 해결 정도’, ‘통합시 운영의 효율성’, ‘통합시의 

규모에 따른 효율성’으로 이루어졌고, 통합시의 경쟁력 강화는 ‘통합시의 인지도 제고’, ‘도시 인

프라 구축정도’, ‘지역 경쟁력 제고 정도’를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경제적, 문화

적, 그리고 교육적 격차의 감소 정도를 의미한다. 행정의 대응성은 ‘지역 주민 요구의 반영 정도’

와 ‘행정서비스 공급의 적시성’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며, 주민참여의 활성화 정도는 ‘시정 참

여의 용이성’과 ‘행정서비스의 피드백’, 그리고 ‘주민요구의 반영 정도’로 구성하였다. 

<표 1> 설문지의 구성 및 신뢰도 분석

요인 변수 설문내용 신뢰계수

통합시의
특성요인

규모의 적절성

인구 규모의 적절성

0.852행정구역 면적의 적절성

산업구조의 적절성

행･재정 자립정도

행정적 자립정도

0.787업무수행 능력

재정적 자립정도

시민일체감

문화적 동질감

0.851지리적 동질성

통합시 간 공동체 의식 정도

생활권역의 일치도

동일 지역경제권

0.886동일 지역교통망

동일 생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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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통합 이전에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지지도를 통합의 성과 변수에 해당하는 기대감을 통

해 측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통합 이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지지도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계속적 지지 여부’, ‘중앙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 ‘행정구역 통합 정책에 

대한지지 변화 정도’, ‘행정구역 재분리 운동에 대한 지지 정도‘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본 설문문항 구성의 타당도는 신뢰도 분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크론바흐의 알파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의 신뢰계수는 0.6 이상으로서 일정수준

의 통계적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각 변수별 신뢰계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합과정

통합
과정상의

요인

정치적 영향

중앙정부의 영향

0.861
국회의원의 영향

자치단체장의 영향

시민단체의 영향

중앙정부의 통합지원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정도

0.737중앙정부 인센티브의 충분성

중앙정부 인센티브 제공의 이행정도

지역간 갈등

통합시명 관련 갈등 정도

0.633
통합시청사 위치 관련 갈등 정도

통합시 예산 배정 관련 갈등 정도

통합시 정책 관련 갈등 정도

통합성과
요인

행정의 효율성 제고

지역간 중복 기능 해결 정도

0.736통합시 운영의 효율성

통합시의 규모에 따른 효율성

경쟁력 강화

통합시의 인지도

0.777도시 인프라 구축 정도

지역 경쟁력 제고 정도

지역균형발전

경제적 격차 감소

0.841문화적 격차 감소

지역간 균형 발전

행정의 대응성 강화
지역주민 요구의 반영 정도

0.742
행정서비스 공급의 적시성

주민참여 활성화

시정 참여의 용이성

0.802행정서비스의 피드백

주민 요구의 반영 정도

통합 이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지지도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기대

0.908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기대

통합에 대한 지지 정도

통합 이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지지도

통합 이후 통합에 대한 계속적 지지여부

0.736
중앙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정책에 동의 정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 변화

행정구역 재분리 운동에 대한 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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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요인 가운데 ‘지역간 갈등’에 대한 설문문항 구성의 신뢰도가 0.633으로 가장 낮은 가운데 

대부분의 변수에서 신뢰계수가 0.75에서 0.85 사이로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2)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구.창원, 구.마산, 구.진해 지역 주민을 각각 150명씩 총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371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82.44%이었다. 그러나 불성실한 응

답 9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62명의 응답결과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표본의 특성

구분 표본수 비율(%)

성별

남성 193 53.3

여성 169 46.7

합계 362 100.0

연령

30세이하 29 8.0

31-40세 94 26.0

41-50세 109 30.1

51-60세 78 21.5

61세이상 52 14.4

합계 362 100.0

학력

중졸이하 42 11.6

고졸 140 38.7

전문대 재학･졸업 73 20.2

대학교 재학･졸업 93 25.7

대학원 재학･졸업 14 3.9

합계 362 100.0

거주지역

구.마산시 148 40.9

구.진해시 105 29.0

구.창원시 109 30.1

합계 362 100.0

표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구성의 경우 남성이 53.3%로서 여성에 비해 약간 많았다. 연령별 

표본 특성에서는 40대의 비율이 30.1%로 가장 많은 가운데 30대가 26.0%, 50대가 21.5%, 60대 

이상이 14.4%, 20대가 8.0%를 구성하고 있다. 학력별 표본 구성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표본이 38.7%로 가장 많은 가운데 대학교 졸업의 학력에 해당하는 표본이 25.7%, 전문대학 

졸업 학력이 20.2%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에 응답한 표본은 11.6%이다. 

거주지역별 분포에서는 구.마산시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40.9%로 가장 많은 가운데 구.창원시 

주민은 30.1%, 구.진해시 주민은 29.0%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본 분석에서 표본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나 연령, 학력, 거주지역에 치우침 없이 고르게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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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분석결과

1) 통합시의 특성요인

2010년 7월 1일 구.마산시, 구.진해시, 구.창원시가 통합하여 인구 109만명, 재정규모 2조 3천

억원, 지역총생산액(GRDP) 30조 4,005억원, 그리고 행정구역 면적 745.33km2의 거대 도시 창원

시가 탄생하였다. 이러한 통합시의 규모가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로서 어느 정도 적정한지, 그리

고 통합시 주민 간에는 어느 정도의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 창원시의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에서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할 때 

2.81로서 그 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했다.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에

서는 학력과 거주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에서는 ‘대학교 졸업’ 이

상의 고학력자들의 응답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자에 비해 다소 긍정적이었으

며, 거주 지역에 따른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구.창원시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긍정적

이었고, 구.진해시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구.창원시 주민의 경우 통

합을 통해 창원시의 규모 확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구.창원시 

주민들의 경우 통합을 통해 광역시 승격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통합의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상기 할 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분석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행･재정적 자립정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에서는 전체 평균이 2.6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원 시민들이 통합 창원시의 자립성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령별 

인식 차이에서는 50대 주민들의 평가가 가장 부정적이었고, 학력별 차이에서는 대체적으로 학력

이 낮을수록 창원시의 행･재정적 자립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이는 통합 창원시의 경우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인구 109만명의 거대 도시로 변화하였지만 자치단체의 행정적 능력과 재정적 능력

을 포함하여 자주성과 건전성에 대해 주민들은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구.창원시가 도심 기능의 상실 등으로 점점 쇠퇴해가

는 구.마산시 및 구.진해시와 통합함으로써 오히려 재정력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반

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통합된 세 지역 주민들간의 일체성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평균 2.76으로서 일체

성의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시민일체성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는 거주지역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였는데 구.진해시 주민들의 응답이 가

장 부정적이었다. 이는 구.진해시의 경우 인접도에서 부산광역시 더욱 가까울 수 있고, 그로 인

해 지역적 일체감의 수준이 낮을 수 있다. 

넷째, 통합시의 생활권역의 일치도에 대한 주민들의 응답에서는 평균값이 3.00으로서 보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거주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학력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권역을 일치도를 더욱 높이 인식하였고, 거주지

역의 차이에서는 구.창원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긍정적이었다. 구.창원시의 경우 통합시



572 ｢지방정부연구｣ 제18권 제4호

의 중심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생활권역의 일치도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3> 통합시의 특성요인

구분 표본수
규모의 적절성 행･재정 자립정도

평균 표준편차 t, F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t, F 유의확률

성별
남성 193 2.75 .944

-1.479 .140
2.69 .807

.156 .876여성 169 2.89 .859 2.68 .812
합계 362 2.81 .907 2.69 .808

연령

30세이하 29 2.87 .861

.822 .511

3.08 .785

2.494 .043

31-40세 94 2.69 .921 2.64 .788
41-50세 109 2.87 .900 2.72 .780
51-60세 78 2.78 .987 2.54 .906
61세이상 52 2.94 .796 2.70 .706

합계 362 2.81 .907 2.69 .808

학력

중졸이하 42 2.32 .695

9.496 .000

2.42 .706

4.814 .001

고졸 140 2.67 .917 2.55 .819
전문대 73 2.86 1.013 2.80 .867
대학교 93 3.22 .707 2.93 .699
대학원 14 2.73 .962 2.69 .910
합계 362 2.81 .907 2.69 .808

거주지
역

구.마산시 148 2.73 .949

8.383 .000

2.63 .886

.975 .378
구.진해시 105 2.63 .832 2.77 .789
구.창원시 109 3.10 .857 2.69 .708

합계 362 2.81 .907 2.69 .808

구분 표본수
시민일체성 생활권역의 일치도

평균 표준편차 t, F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t, F 유의확률

성별
남성 193 2.73 .862

-.556 .578
2.97 1.011

-.732 .465여성 169 2.78 .896 3.05 .962
합계 362 2.76 .877 3.00 .988

연령

30세이하 29 2.63 .910

.623 .647

3.09 .929

.189 .944

31-40세 94 2.68 .846 2.95 .918
41-50세 109 2.81 .867 2.99 .997
51-60세 78 2.75 .972 3.02 1.074
61세이상 52 2.87 .798 3.07 1.016

합계 362 2.76 .877 3.00 .988

학력

중졸이하 42 2.55 .835

1.658 .159

2.88 1.122

3.998 .003

고졸 140 2.71 .930 2.86 1.032
전문대 73 2.77 .957 2.92 1.081
대학교 93 2.93 .695 3.35 .680
대학원 14 2.66 1.029 3.00 .915
합계 362 2.76 .877 3.00 .988

거주지
역

구.마산시 148 2.74 1.034

7.803 .000

2.87 .988

7.561 .001
구.진해시 105 2.53 .771 2.87 1.055
구.창원시 109 3.00 .662 3.31 .853

합계 362 2.76 .877 3.00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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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과정상의 요인

구.마산시, 구.진해시, 구.창원시, 세 지역이 통합하는 과정상에서 정치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

였는지,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통합시의 명칭과 시청

사의 위치 등과 관련하여 지역간 갈등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를 조사

하였다. 정치적 영향은 지역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시민단체 등이 통합과정에 어느 정도의 영

향을 미쳤는가를 의미한다. 중앙정부의 지원 정도는 통합을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 정도는 어는 

정도였고, 그 약속 이행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가를 통해 파악하였다. 그리고, 지역간 갈등의 

정도는 통합시의 청사위치, 통합시의 명칭, 통합지역간의 예산 배정 등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를 통해 측정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통합과정 상의 요인

구분
표본
수

정치적 영향 중앙정부의 통합지원 지역간 갈등

평균
표준
편차

t, F
유의
확률

평균
표준
편차

t, F
유의
확률

평균
표준
편차

t, F
유의
확률

성별
남성 193 2.72 .812

-2.063 .040
2.48 .763

-1.451 .148
3.27 .671

.535 .593여성 169 2.91 .901 2.60 .761 3.23 .630
합계 362 2.81 .859 2.54 .763 3.25 .652

연령

30세이하 29 3.08 .978

2.234 .065

2.56 .679

2.667 .032

3.00 .713

2.178 .071

31-40세 94 2.79 .947 2.63 .823 3.26 .592
41-50세 109 2.90 .750 2.62 .810 3.36 .677
51-60세 78 2.60 .851 2.30 .659 3.17 .671
61세이상 52 2.83 .803 2.55 .688 3.27 .605

합계 362 2.81 .859 2.54 .763 3.25 .652

학력

중졸이하 42 2.73 1.055

2.124 .077

2.36 .753

3.810 .005

3.17 .536

1.351 .251

고졸 140 2.74 .907 2.43 .762 3.33 .666
전문대 73 2.73 .859 2.58 .823 3.27 .652
대학교 93 3.03 .621 2.77 .655 3.15 .687
대학원 14 2.66 .938 2.33 .857 3.25 .518
합계 362 2.81 .859 2.54 .763 3.25 .652

거주
지역

구.마산시 148 2.64 .907

5.382 .005

2.45 .831

1.865 .156

3.30 .740

.766 .466
구.진해시 105 2.88 .970 2.63 .887 3.22 .510
구.창원시 109 2.97 .605 2.57 .479 3.21 .646

합계 362 2.81 .859 2.54 .763 3.25 .652

첫째, 통합과정 상에서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인식에서는 평균 2.81로 나타났다. 이는 세 지역

의 통합 과정에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시민단체 등의 활동이 통합에 미친 영향 이 그렇게 높

지 않은 것으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는 성별과 

거주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통합과정에서 정

치적 영향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하였고, 거주지역에서는 구.마산시 주민들이 타 지역에 비해 정

치적 영향력의 정도가 더욱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과정에서 지역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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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 간의 불화, 지방의원들의 소신 없는 행동,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유･불리

에 따른 말바꾸기 등이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통합과정 상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정도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은 평균 2.54로서 부정

적임을 볼 수 있다. 연령에서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이었는데 50대의 평

가가 더욱 부정적이었다. 학력별 응답에서는 대체적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약속한 각종 인

센티브 제공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낮으며, 각종 인센티브를 실감하고 있지 못함으로 보여준다.

셋째, 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중에 지역간에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

과, 응답자의 반응은 평균 3.25로서 세 지역간에는 일정한 갈등이 존재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러한 응답 결과는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관련 없이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통합시의 명칭과 통합시청사의 위치 등 해결하기 힘든 갈등의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정치인들간의 일정한 합의에 의해 통합이 추진된 창원시의 

경우, 현재 통합시청사와 관련하여 지역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라 지역갈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본 설문의 결과에 상당부분 반영 된 것으로 보여진다.

3) 통합성과 요인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 통합의 성과를 행정의 효율성 제고, 지역의 경쟁력 강화, 지역의 균형

발전, 행정의 대응성 제고, 그리고 주민참여의 활성화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측면

에 나타난 주민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이었다. 그 평균이 2.66으로서 보통에 

해당하는 3.0보다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인식에서는 학력과 거주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에서는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반응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거주지역에서는 구.마산시 주민들의 반응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경쟁력 제고와 관련 된 응답에서는 평균 2.83으로서 행정구역의 통합이 지역경제력 

제고에 기여했다고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대체

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를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력별 응답에서는 학력 수

준이 낮은 응답자일수록 지역 경쟁력 제고의 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주민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인식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들의 인식이 여성들에 비해 더욱 부정적이었다.

넷째, 행정구역 통합이 행정의 대응성 제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

면, 평균 2.50으로서 다섯가지의 성과 측면 가운데 가장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학력과 거주지역에 

따라 일정한 인식차이를 보였다. 학력에서는 대학교 졸업의 학력에서 가장 긍정적인 가운데 대제적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행정의 대응성 제고 효과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에서는 

구.마산시와 진해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구.창원시 주민들의 응답에 비해 더욱 부정적이었다.

다섯째,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평균 2.64로서 그 효과를 부정



행정구역 통합 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인식 변화의 원인 분석: 통합 창원시를 중심으로  575

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더욱 많았다.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응답

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관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통합 창원시의 행정구역 통합 효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본 연구

에서 설정한 다섯가지 측면 모두에서 부정적이었다. 특히 행정구역 통합이 행정의 대응성 제고

에 미친 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지역간 균형 발전의 성과에 대한 

응답 역시 다른 측면에 비해 더욱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통합의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통합성과 요인

구분 표본수
행정의 효율성 지역 경쟁력

평균
표준
편차

t, F
유의
확률

평균
표준
편차

t, F
유의
확률

성별
남성 193 2.69 .640

.961 .337
2.83 .717

.016 .988여성 169 2.62 .652 2.83 .779
합계 362 2.66 .645 2.83 .745

연령

30세이하 29 2.45 .663

2.159 .073

3.19 .953

4.270 .002

31-40세 94 2.69 .625 2.84 .697
41-50세 109 2.66 .695 2.93 .717
51-60세 78 2.57 .633 2.64 .719
61세이상 52 2.83 .546 2.67 .706

합계 362 2.66 .645 2.83 .745

학력

중졸이하 42 2.55 .627

2.527 .041

2.53 .775

5.955 .000

고졸 140 2.75 .690 2.69 .677
전문대 73 2.71 .694 2.95 .739
대학교 93 2.59 .544 3.06 .721
대학원 14 2.28 .389 2.88 .983
합계 362 2.66 .645 2.83 .745

거주지역

구.마산시 148 2.56 .763

3.416 .034

2.79 .839

.311 .733구.진해시 105 2.68 .577 2.86 .703
구.창원시 109 2.77 .502 2.85 .648

합계 362 2.66 .645 2.83 .745

구분 표본수
지역균형발전 행정의 대응성 주민참여의 활성화

평균
표준
편차

t, F
유의
확률

평균
표준
편차

t, F
유의
확률

평균
표준
편차

t, F
유의
확률

성별
남성 193 2.47 .834

-2.506 .013
2.48 .830

-.396 .692
2.66 .704

.450 .653여성 169 2.69 .790 2.51 .759 2.62 .732
합계 362 2.57 .820 2.50 .797 2.64 .717

연령

30세이하 29 2.57 .723

.899 .464

2.67 .918

.766 .548

2.70 .956

.686 .602

31-40세 94 2.56 .827 2.45 .884 2.62 .710
41-50세 109 2.59 .852 2.52 .806 2.72 .780
51-60세 78 2.47 .883 2.41 .750 2.56 .691
61세이상 52 2.74 .683 2.56 .586 2.61 .419

합계 362 2.57 .820 2.50 .797 2.64 .717

학력

중졸이하 42 2.57 .804

.802 .524

2.45 .763

2.775 .027

2.44 .661

1.355 .249

고졸 140 2.52 .852 2.38 .712 2.63 .659
전문대 73 2.58 .899 2.53 .917 2.72 .730
대학교 93 2.69 .670 2.70 .805 2.71 .750
대학원 14 2.38 1.028 2.21 .777 2.54 1.042
합계 362 2.57 .820 2.50 .797 2.64 .717

거주
지역

구.마산시 148 2.47 .878

1.957 .143

2.38 .898

3.806 .023

2.63 .815

.708 .493구.진해시 105 2.63 .870 2.49 .751 2.60 .664
구.창원시 109 2.66 .666 2.66 .662 2.71 .617

합계 362 2.57 .820 2.50 .797 2.64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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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변화

창원시의 행정구역이 이루어진 후 통합 이전에 가졌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행정구역 통합 이전의 기대와 행정구역 통합 이후의 인식을 조사하

였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 이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정도에서는 평균 3.28로서 행정구역 통

합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학력별 차이에서는 대체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행정구역 통합을 더욱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지 정도에서는 구.창

원시 주민들의 기대가 구.마산시와 구.진해시 주민들의 기대보다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행정구역 통합 이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정도는 평균 2.63으로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학력별 지지정도에서는 대체적으로 학력이 높을수

록 행정구역 통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 차이에서는 구.창원시 주민들의 지지도

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학력별 지지정도에서 통합 이전의 지지정도와 같이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이었지만 그 지지의 수준이 낮아졌고, 거주지역에서는 통합 이전에 통합에 대해 가장 지지도가 

높았던 구.창원시 주민들의 지지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통합 이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지지도에서 통합 이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지지도를 

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변화 정도는 평균 -0.65로서 통합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들

의 인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지지정도는 연령

별로는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별 분포에서는 대체적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더욱 부정

적으로 변하였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에서는 통합 이전에 가장 많은 지지를 보였던 구.창원시 

주민들의 지지도가 평균 0.99 정도 감소하여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다.

<표 6>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변화

구분
표본
수

통합 이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지지도

통합 이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지지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 변화 정도

평균
표준
편차

t, F
유의
확률

평균
표준
편차

t, F
유의
확률

평균
표준
편차

t, F
유의
확률

성별
남성 193 3.24 .923

-.855 .393
2.59 .892

-.935 .350
-.65 .877

-.050 .960여성 169 3.32 .848 2.67 .829 -.65 1.019
합계 362 3.28 .889 2.63 .863 -.65 .945

연령

30세이하 29 3.11 1.060

.866 .485

3.00 .963

2.226 .066

-.11 .921

4.222 .002

31-40세 94 3.20 .926 2.62 .898 -.57 .859
41-50세 109 3.36 .828 2.66 .851 -.69 .935
51-60세 78 3.26 .944 2.59 .848 -.67 .912
61세이상 52 3.39 .748 2.41 .740 -.97 1.055

합계 362 3.28 .889 2.63 .863 -.65 .945

학력

중졸이하 42 3.02 .973

4.341 .002

2.34 .646

8.328 .000

-.68 1.030

.937 .443

고졸 140 3.18 .937 2.44 .806 -.74 .940
전문대 73 3.20 .847 2.65 .831 -.55 .764
대학교 93 3.58 .740 3.02 .882 -.55 .995
대학원 14 3.44 .841 2.58 1.158 -.85 1.223
합계 362 3.28 .889 2.63 .863 -.65 .945

거주
지역

구.마산시 148 3.17 .924

8.688 .000

2.67 1.010

.476 .622

-.50 .876

11.655 .000구.진해시 105 3.13 .910 2.64 .690 -.48 .854
구.창원시 109 3.57 .746 2.56 .799 -.99 1.027

합계 362 3.28 .889 2.63 .863 -.65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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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창원시 통합의 경우 주민들의 인식에서 행정구역 통합 이전의 기대 만큼 

통합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창원시 주민들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방향에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그 변화 정도 역시 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5) 행정구역 통합 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인식변화의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 통합 이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 변화의 영향요인을 찾는데 연

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

되는 변수들을 식별하였으며, 이들 변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 변화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각 변수들간에는 어느 정도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이후 있을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다중 회귀분석에서의 다중공선성 문제의 유무를 확인하고자 한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하나의 종속변수와 12개의 독립변수를 포함하여 모든 변수들간의 상관성을 의미하는 상관계

수는 모두 0.7 이하로서 이후 있을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7>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변화 관련 변수간의 상관관계

구분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Y1 -.039 .200** -.040 -.167** -.118* .048 -.274** .184** .224** -.007 .029 .141**

X1 .666** .675** .617** .593** .521** -.121* -.015 .492** .542** .527** .435**

X2 .636** .538** .596** .597** -.305** .158** .613** .585** .607** .489**

X3 .667** .571** .544** -.164** .088 .534** .595** .547** .434**

X4 .645** .552** -.071 -.150** .405** .565** .529** .318**

X5 .726** -.274** .173** .527** .684** .613** .389**

X6 -.300** .201** .608** .656** .693** .458**

X7 -.295** -.279** -.340** -.425** -.267**

X8 .276** .161** .229** .377**

X9 .583** .650** .581**

X10 .714** .542**

X11 .646**

Y: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 변화 정도, X1: 규모의 적절성, X2: 행･재정 자립정도, X3: 시민일체성, X4: 생활권역의 
일치도 X5: 정치적 영향, X6: 중앙정부의 통합지원, X7: 지역간 갈등, X8: 행정의 효율성 제고, X9: 경쟁력 강화, X10: 지
역균형발전, X11: 행정의 대응성 강화, X12: 주민참여 활성화

창원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구역 통합 이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변화의 원인을 밝

히고자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Adj R2값이 0.292로서 

본 회귀모형에서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화를 설명하는 설명력이 29.2%임을 볼 수 있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구역 통합 이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변화의 영향요인으로 설정한 독립변수 

가운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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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 ‘행･재정적 자립도’, ‘통합과정 상에서의 정치적 영향’, ‘통합과정 상에서의 지역간 

갈등’, 그리고 ‘행정의 대응성 강화’ 등이었다. 그리고, 통합 성과 요인 가운데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도시 규모의 확대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지역경쟁력 강화로 이

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의미

한다. 한편, ‘지역균형발전’이 유의미한 변수에서 제외된 것은 통합 창원시의 경우 세 지역의 통

합이 지역간 상호보완적 의미보다는 규모의 확대를 통해 광역시의 승격이라는 다음 단계로의 도

약을 위한 발판 마련이라는 점이 부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변화는 단순히 행정구역 통합의 성과

만이 아니라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 상의 요인들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창원시의 경우 많은 주민들이 통합 이전에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

나 통합 이후에는 행정구역 통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행정구역 통합에 대

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한 이유는 통합의 성과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영향과 지역간 갈등이 상당부분 작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창원시 행정구역 통

합과정에서 주민투표 등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합 결정 과정이 결여된 상태에서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되는 지방의회에서의 일방적 합의를 통해 통합이 결정된 측면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

들의 부정적 인식을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향후 행정구역의 통합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

는 절차와 과정이 요구되며, 지역 간 갈등을 최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중앙정부의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행정구역 통합의 성과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

라 그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두고 볼 때, 행정구역 통합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 8>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변화의 영향요인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10 .414 .749 .454

통합시
특성
요인

규모의 적절성 .068 .075 .066 .911 .363
행･재정 자립정도 .435 .085 .372 5.142 .000

시민일체성 .119 .079 .110 1.506 .133
생활권역의 일치도 .101 .072 .105 1.399 .163

통합
과정상
요인

정치적 영향 -.377 .088 -.342 -4.292 .000
중앙정부의 통합지원 .166 .094 .134 1.762 .079

지역간 갈등 -.377 .077 -.260 -4.912 .000

통합
성과
요인

행정의 효율성 제고 .042 .081 .029 .517 .606
경쟁력 강화 .374 .086 .295 4.330 .000
지역균형발전 .045 .087 .039 .515 .607

행정의 대응성 강화 .309 .099 .260 3.124 .002
주민참여 활성화 .103 .088 .078 1.174 .241

R2=0.292 F=11.990 p=0.000



행정구역 통합 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인식 변화의 원인 분석: 통합 창원시를 중심으로  579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과정에서 탄생한 경상남도 

창원시를 대상으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변화의 정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변화가 나타

나게 된 원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 통합 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통합시의 특성요인, 통합과정상의 요인, 통합성과요인을 설정하였다. 통합

시의 특성요인으로 규모의 적절성, 행재정 자립정도, 시민일체성, 생활권역의 일치도를 관련 변

수로 설정하였다. 통합과정상의 요인으로는 정치적 영향, 중앙정부의 통합지원, 지역간 갈등을 

변수로 삼았다. 그리고 통합성과 요인으로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행

정의 대응성 강화, 주민참여 활성화를 관련 변수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이같은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통합 창원시 주민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이중 362명의 응답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의 분석 결과를 전체적으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거대 도시의 탄생에 대해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과정상에서도 주민들의 직접적 선택에 의한 자주적 통합이라기 보다 정치인들

간의 협상에 의한 일방적 통합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의견이 

많았고, 중앙정부의 지원 약속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역시 부정적이었으며, 지역 갈등에 대한 주민

들의 우려 수준 역시 높았다. 통합의 성과에 대한 주민의견에서도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섯가지 

측면 모두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많았으며, 통합의 성과에 대한 인식이 매우 

회의적이었다. 그러므로 행정구역의 통합을 통한 인구수 100만명 이상의 거대 도시의 탄생은 행정

의 효율성, 지역경쟁력, 지역균형발전, 행정의 대응성, 주민참여의 활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통합방식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며, 특히 거대 

도시로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행정구역 통합 이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변화의 영향요인으로 설정한 독립변수 

가운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지역경

쟁력 강화, 행･재정적 자립도, 통합과정 상에서의 정치적 영향, 통합과정 상에서의 지역간 갈등, 

그리고 행정의 대응성 강화 등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변화는 단순히 

행정구역 통합의 성과만이 아니라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 상의 요인들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창원시의 경우 많은 주민들이 통합 이전에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통합 이후에는 행정구역 통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한 이유는 통합의 성과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통

합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영향과 지역간 갈등이 상당부분 작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창원시 행정구역 통합과정에서 주민투표 등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합 결정 과정이 결여된 상태에

서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되는 지방의회에서의 일방적 합의를 통해 통합이 결정된 측면은 행정구

역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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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일반화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또한 표본의 구성에서 통합 지역의 실제 인구보다 마산 지

역의 표본 수가 다소 많음에 따른 과다 대표의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의 연구에서는 다양

한 통계적 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접근과 더불어 보다 광범위한 설문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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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terminants of Changing Perception of Reorganizing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 The Merger Case of Changwon, Korea

Min, Byoung-Ik

Following the city-county consolidations, there has been significant debate regarding whether the 

local mergers achieved the desired effect. This study seeks to determine whether the level of support 

for city-county consolidation policy after city-county consolidation in Changwon, South Korea, and 

find determinants of changing the level of support for city-county consolidation policy. The literature 

review in this study identifies the most significant literature and gives the idea for making research 

frame. This study uses a survey to examine whether the citizen's recognition about city-county 

consolidation is changed.

The research findings reveal that the level of support for city-county consolidation policy was 

reduced after city-county consolidation. The important factors that change the recognition about 

city-county consolidation are in both the results and consolidation process.

Key Words: City-County, Consolidation, Changwon






